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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부처⋅지자체가 함께 전자정부를 똑똑하게 만든다. 

- 행정안전부, 지능형정부 구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가동 -

□ 인공지능,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여 전자정부를 더

똑똑하게 만드는 “지능형정부 로드맵 수립”을 위해 중앙부처, 지자체가

함께 머리를 맞댄다.

○ 행정안전부(장관 김부겸)는 11월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청사와 세종

청사에서 중앙부처, 지자체 정보화담당 및 업무담당자 150여명과

함께 지능형정부 로드맵 추진계획 공유 및 실행과제를 논의하는

범정부 협의체를 발족한다.

□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부터 지능형정부 청사진을 제시하는 로드맵

수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, 학계 및 업계 등 민간전문가로

부터 지능형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.

○ 이와 더불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일선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부

처와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0월, 지능형

정부 추진과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7개 기관으로

부터 52개 과제를 제출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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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기관 수요조사 결과, 과제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행정업무 및 법규

안내, 민원상담 등에 인공지능,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대국민

민원 챗봇으로 나타났다.

○ 다음으로 국민생활, 재난/재해, 범죄예방, 시설물 등 사회 각 분야에

인공지능, IoT 등 지능정보기술과 CCTV 등 기반인프라를 결합

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과제가 많았으며, 독거노인, 취약

계층 등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와 국고보조 부정수급 방지 등 블록

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정부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도

다수 제출되었다.

□ 행정안전부는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각 기관에서 수요를 제출한

과제에 대한 실현가능성, 법⋅제도 제약사항을 논의하는 한편,

기관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과제를 통합하고, 여러 기관으로

확장이 가능한 분야 등을 집중 논의하여 과제를 보다 구체화해

나갈 계획이다.

○ 또한, 학계, 업계등의 민간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관별 제출과제를

보완하고, ‘국민생각함’과 ‘국민디자인단’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

정부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로 실행하는 방안을

지능형정부 로드맵에 담도록 할 계획이다.

□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“지능형정부 로드맵 수립 과정에

전자정부 실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업무담당자들이 참여하게 되어

실효성 높은 서비스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며 “무엇보다 정부가

향후 인공지능과 같은 지능정보기술을 행정전반에 적용하여 국민이

원하는 지능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많은

관심과 협조를 바란다.”라고 말했다.


